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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

주 문

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「윤석열 정권 정치

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」을 제

3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ㆍ처리할 것을 동의함.

동의이유

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당 및 정적, 전 정부 관계자 등을

대상으로 표적수사, 왜곡된 법리 구성, 선택적 증거 채택 등 조작기소

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. 그 과정에서 검찰권이 정

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남용되었고,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

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음.

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, ① 협조하지

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ㆍ협박, ② 의도적으로 수사

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ㆍ변조, ③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ㆍ회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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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ㆍ사건축소 및 구형, ⑤ 쪼개기 기소 등

무리한 공소사실 구성, ⑥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

기획 수사 등 조작기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.

국민적 요구에 따라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전모를

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 본회의에 보고되었고, 조속한

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 요청과

민주당의 교섭단체 간 협의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회피

해왔음. 이렇듯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의 출범이 시급함에도 불구하

고 국민의힘은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수사ㆍ조작기소의

전모를 규명하고,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

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 「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

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」을 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2차

본회의 의사일정에 제3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ㆍ처리할 것을 동의

함.


